
세무조사대응

업무분야
최근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원칙 준수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.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법성 문제부터 세무
조사 진행 과정에서의 조사범위 확대, 중복조사, 세무조사 종료 후 과세예고 통지,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보장 문제
에 이르기까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 이에 납세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각 단계 
별로 합리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조사쟁점을 줄이고 추징세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. 

바른의 세무조사 대응팀은 국세 경력 30년 이상의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 등 고문들과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 
등 국세청에서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직접 세무조사에 대응하여, 조사 입회, 조사쟁점에 대한 대응논리 
개발 및 의견서 제출, 문답서 및 확인서 관련 자문, 담당조사관 및 과세자문위원 설득,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을 신
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. 또한 조세쟁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세무사와 함께 세무조사 초기 단계부터 
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조기종결뿐 아니라 향후 조세심판 및 조세소송까지 아우르는 해결책을 제시
하고 있습니다.

주요구성원

조현관 김기복 손삼락 김현석

대표사례
-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세무조사대응 및 과세적부심 사건
- 채권의 양도담보 제공을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세무조사대응 및 과세적부심 사건

최근업무사례
[행정소송]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이 기속재량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대법원 
파기환송판결을 받은 사례


